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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병원개설등록 명의인 의사가 근무하면서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당 사안은 비자격자가 고령의 한의사 명의로 한의원은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개설명의 한의사가 출근하면서 환자진료를 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비자격자 실제 운영자는 물론 근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심 법원은 한의원 개설등록 명의 한의사가 직접 근무하면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 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 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면대약국의 경우도 비자격자인 실질적 운영자는 물론 면허대여 약사도 

약사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약국개설등록 명의인 약사가 직접 근무하는 

경우라도 위 판결 사안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